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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의 개요

n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심의 공실 오피스 및 상가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현재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한 실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 후 장기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음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오피

스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완화했음

-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관계부처 합동, 2025. 9. 7.)”에서도 공실 상가, 업무

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추진함

∙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은 미국, 영국 등에서 도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뉴욕과 런던 등의 대도시 정책 사례는 서울 도심 

내 용도 전환 촉진 정책 설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음

- 미국 뉴욕시는 도심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주택 사업의 성공이 불확실하던 시절에,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책 사례 

- 영국 런던시는 국가(잉글랜드)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사업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용도 전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오피스는 보전하려 하는 정책 사례 

∙ 본 연구는 상업·업무 용도 시설을 주거 용도 시설로 전환하여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온 미국 뉴욕, 영국(잉글랜드) 런던 등 해외 대도시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부

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용도 변환 관련 정책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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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의 내용

∙ 우리나라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정책 현황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미국 뉴욕시 정책 사례 분석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국(잉글랜드)의 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대한 런던시의 지역적 차원 대응 사례 분석

∙ 사례 연구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n 연구의 기대 효과

∙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제공하여, 정부

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 추진에 기여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n 주요 선행연구

∙ 상업업무 용도의 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이 중 

해외사례를 소개한 연구도 있으나, 자세한 정책 내용이 부족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데 한계가 있음

- 김은광·이상홍(2019)은 도심 오피스의 복합 주거용도 전환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공실률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음

- 김은광·이상홍(2021)은 도심 오피스의 주거 전환 시에 수반되는 법정 주차계획 변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

- 김기중·이영민·조동기(2021)는 서울시 저이용 상업·업무공간의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

하고, 주거, 지역산업 지원, 주민 편의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했음

∙ 본 연구는 상업·업무 용도 시설을 주거 용도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촉진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목적 중 하나인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함

- 우리나라 서울과 비교할 만한 대도시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를 비교적 자세하

게 검토하여 유사한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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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정책 현황

1)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정책

n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24)에는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용도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비주택 

주거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미래에도 도심 등 우수 입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 전략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등을 선정했음

- 여기서 다양한 주택 공급은 1·2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을 의미하고, 공유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n 정부 국정과제 62(정부, 2025)의 목표에는 민간주택 신속공급이, 주요내용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은 이러한 목표와 내용에 부합함

∙ 국정과제 62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 공적주택 110만 호 공급과 민간

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정과제 62의 주요내용에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입

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음

n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 및 민간 주택사업자가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장기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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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국토교통부, 2020. 5. 6.)”에서 정부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공공주택사업자(LH·SH)가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

대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

대하고, 주택도시기금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거 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할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함

∙ 이에 따라, 2020년 8월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

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는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481호, 2020. 8. 18., 일부개

정)

- 2020년 10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건

축물의 범위를 주거시설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함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의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7대에서 0.3대로 완화하여 적용함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관계기관 합동, 2020. 8. 4.)”에서는 규제 완화

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발표했음

- 지원 방법은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포함함

-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차량 미

소유자로 임차인을 제한하며,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 등의 요건을 적용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룸

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음기준, 주택단지 배치기준, 주차장 증설 등의 규제를 완화했

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소음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음

-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원룸형 주택을 임대할 때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비주거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n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불법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이미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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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

∙ 정부는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

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함(국토교통부, 2021. 10. 3.)

- 또한, 계도기간 동안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

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 2021. 10. 3.)

∙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관계기관 합동, 2024. 10)”을 발표, 용도변경 

과정에서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 충족이 어려워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을 지키면서도,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함

-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함

-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용도변경 사업의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

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 비용 납부, 지역 주차여건 양호 시, 기준의 50% 내에서 주차면수 

완화 등의 대안을 제공함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

획 변경을 지자체가 적극 검토하게 함

- 용도변경 시, 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을 면제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함

n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관계부처 합동, 2025.9.7.)”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공실상가,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도 전환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추진 중임

∙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지

원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 확충을 계획

-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 등 설계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

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 

12. 2., 일부개정)

- 이미 발표된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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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n 도심 내 상업·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도심 내 비아파

트 주거시설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주택공급 관련 상위 정책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지속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소형가구 증가 등의 

수요 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도심 주택 공급과 다양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확대를 추진 전

략으로 선정했음

∙ 정부 국정과제 62는 민간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삼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선정했음

∙ 도심 내 상가,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함을 통한 주택공급은 도심 내 다양한 비아

파트 주거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적합한 정책 실현 수단임

n 정부는 상업·업무·숙박시설 등의 주거용도 전환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주택단지의 소음기준, 배치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매입 대상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

박시설 등으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7대에서 

0.3대로 완화했음

∙ 공공 및 민간주택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

도변경할 경우 소음기준, 주택단지 배치기준 등을 미적용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용도

변경 전의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게 함

n 정부는 이미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코니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

로 완화하고, 복도 폭,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했음

∙ 먼저,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음

∙ 이후, 복도 폭, 주차장, 전용출입구 설치 등의 건축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유자들의 용도변경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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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용도 전환 해외사례

1) 미국 뉴욕시 사례

n 미국 뉴욕시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건물 전환 정책은 크게 과거 1990년 중반의 정책과 최근 

2020년대의 정책으로 구분됨

n 1990년대 초반, 뉴욕시 오피스 시장은 심한 침체기를 겪었고, 특히 구도심(Lower 

Manhattan)의 오래된 오피스 건물들의 높은 공실률은 오래 지속되었음

∙ 1980년대 과도한 오피스 공급과 경제 불황이 맞물려 뉴욕시 도심 오피스 시장은 심한 침

체기를 겪었음(Morris, 1993; Idov, 2008)

∙ 1990년대 초반, 뉴욕시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약 17%까지 상승했고, 특히, 구도심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약 20%에 달했으며, 그중에서도 오래된 구식 건물들의 공실률이 가장 

높았음(Campion, 2022; Dunlap, 1990)

∙ 뉴욕시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구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

도 회복되지 않았음(Campion, 2022)

n 1995년, 뉴욕시 구도심의 높은 오피스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Section 421-g)이 제정되었음

∙ Section 421-g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뉴욕시 구도심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공동주택

으로 전환할 때 세금 공제(exemption)와 세금 감면(abatement)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

로그램임(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2026a)

∙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뉴욕주 부동산 세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50-A Real Property Tax)의 Section 421-g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용도 전환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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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n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용도 전환에 따른 건물 가치 증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exemption), 

용도 전환 후 첫해 기준 재산세에 대한 감면(abatement) 등으로 이루어지고, 혜택을 받는 기

간 동안 임대료 규제를 받음(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50-A Real 

Property Tax, Article 4, Title 2, Section 421-g)

∙ 뉴욕시 구도심에 있는 비주거용 건물을 용도 전환하여 만들어진 공동주택은 용도 전환으

로 인한 건물 가치 증가분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12년 동안 공제(exemption)받음

- 재산세 공제가 가능한 공동주택은 비주거용 건물을 용도 전환한 건물이어야 하고, 도로

명으로 명시한 뉴욕시 구도심 특정 지역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은 총 건물 연면적의 25% 이하여야 함

- 용도 전환 완료 후 8년 동안은 건물 가치 증가분 금액 100%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받고, 

9년 차에는 80%, 10년 차에는 60%, 11년 차에는 40%, 12년 차에는 20%에 대한 재산

세를 공제받음

- 뉴욕시가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한 건물의 경우에는 9년 동안 건물 가치 증가분 금액 

100%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받고, 10년 차에 80%, 11년 차에 60%, 12년 차에 40%, 

13년 차에 20%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받음

- 용도 전환 공사 기간 중 1년은 건물 가치 증가분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받음

∙ 뉴욕시 구도심에 있는 비주거용 건물을 용도 전환하여 만들어진 공동주택은 상기 재산세 

공제에 더하여 14년 동안 나머지 재산세를 감면(abatement)받음

- 용도 전환 완료 후 10년 동안은 용도 전환 완료 연도 기준 재산세 금액의 100%를 감면받

고, 11년 차에는 80%, 12년 차에는 60%, 13년 차에는 40%, 14년 차에는 20%를 감면

받음

- 뉴욕시가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한 건물의 경우에는 11년 동안 재산세의 100%를 감면

받고, 12년 차에 80%, 13년 차에 60%, 14년 차에 40%, 15년 차에 20%를 감면받음

∙ 재산세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은 뉴욕주의 임대료 규제 대상 건물이 됨

- 재산세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료 규제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고, 분양 매매된 호실

(unit)에 대한 가격 규제는 없음

n 재산세 혜택과 함께 최대 용적률, 최소 호실 규모, 주차장 확장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

어 용도 전환을 촉진했음

∙ 1990년대 당시, 뉴욕주 공동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은 주택의 용적률을 

1,200%(floor area ratio of 12) 이하로 제한했음(Multiple Dwelling Law,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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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뉴욕시 구도심 비주거용 건물의 용적률은 1,200%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주택으로 용

도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Campion, 2022)

∙ 1995년 주의회의 법률 개정과 1995년 및 1996년 뉴욕시 조닝 조례의 개정으로 상기 주

택 용적률 제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1977년 이전에 비주거용으로 점유되었었고, 현재는 주거용으로 점유된 건물은 

Section 26의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고, Section 277의 적용을 받는데, 

Section 277은 용적률 제한을 뉴욕시 조례에 위임함(Multiple Dwelling Law, 

Section 277)

- 뉴욕시 조닝 조례는 주거 용도로 전환된 건물의 경우, 최대 주택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

도록 허가함(New York City Zoning Resolution, Chapter 5, Section 15-11, 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1995)

- 이러한 용적률 규제 완화는, 뉴욕시 구도심의 경우, 197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

되었고,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의 일부 지역의 경우 1961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들에만 적용되었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1996)

- 또한, 뉴욕시 조닝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 평균 호실 규모를 기존의 1,900 제곱피트에서 

800 제곱피트로 축소하고, 200개 주차면을 상한으로 전체 호실의 20%에 해당하는 부

속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 용도 전환 사업이 시장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1995 

& 1996)

n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98개 오피스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고, 12,865호의 주

택이 공급되었음(Campion, 2022)

∙ 공동 주택으로 전환된 오피스 건물은 98채이고, 총 전환 면적은 1,280제곱피트에 달하

며, 총 12,865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음

- 총 전환 면적은 당시 뉴욕시 구도심 오피스 총면적의 약 13%에 해당함

- 총 공급 주택 호수는 1990년과 2020년 사이 뉴욕시 구도심 주택 증가분의 40%를 초과함

∙ 초창기에는 주로 임대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분양주택 부분이 증가하여, 총 전환 

주택의 약 25%가 분양주택,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었음

n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오피스 시장을 안정시키고, 구도심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음(Camp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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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억 달러의 재산세 혜택이 주어졌고, 이는 호당 92,000 달러에 해당함

- 이는 각 년도 당시의 가격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금액은 더 증가함

∙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당시 검증되지 않았던 구도심 주택공급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게 했고, 오피스 시장 안정과 24시간 사람이 사는 구도심이라는 도시계획 비전(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1995)을 달성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

n 2024년도 오피스 건물의 주택 전환 장려 정책은 COVID-19 팬데믹이 촉발한 오피스 근로자

들의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오피스 시장 침체, 도심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라는 배경하에 추진

되었음

∙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시에서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오피스 근로자가 해고되었고, 재택근무자는 증가했으며, 통근량은 감소했음

- 팬데믹 초기 최소 12만 8천 명의 뉴욕시의 사무실 기반 근로자들이 해고됨(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 2023)

- 재택·유연 근무 등 근로자들의 근무 행태가 변하여, 통상적 근무 시간에 체류하는 인구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피스 건물이 밀집한 뉴욕시 맨해튼(Manhattan)의 경우, 2019

년과 2021년 기간 동안 약 80만 명의 근무 시간 체류 인구가 감소했음(Burrows and 

Burd, 2023).

- 통근자의 감소로 광역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팬데믹 

이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Haag and McGeehan, 2022)

∙ 팬데믹 이후에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비율과 통근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사무실 기반 근로자들의 고용은 2022년 중반 기준 거의 회복되었음(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 2023)

- 그러나, 2025년 3월 기준, 맨해튼 사무직 근로자 중 57%만이 평일 기준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고,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 사무실 출근 비율의 76%에 해당함(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2025)

- 또한, 고용주들의 75%는 현재의 유연근무제가 새로운 규범(new normal)으로 자리 잡

았다고 말하는 한편, 나머지 25%의 고용주들은 사무실 출근을 늘릴 계획이라고 함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2025)

∙ 팬데믹이 불러온 사무실 근로자들의 출근 행태 변화는 뉴욕시 오피스 시장에 영향을 미쳐,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매매 가격은 하락했음

- 재택·유연 근무의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오피스를 임차하던 회사들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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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루거나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일들이 발생함(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 2023)

- 뉴욕시 오피스 공실률은 2025년 6월 기준 23.8%, 8월 기준 22.3%로 상당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고, 팬데믹 이전 5년간 분기 평균인 9.4%의 두 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임

(Burns, 2025; Cushman & Wakefield, 2025)

- 이에 따라, 맨해튼 오피스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19년 평방피트 당 1,037 달러에서 

2025년 567 달러로 45.3% 하락했음(Cushman & Wakefield, 2025)

∙ 특히, 구식이 되어 버린, 오래된 오피스 건물들은, 최근에 공급된 오피스 건물들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질 만한 고급 오피스를 저

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선호했으며, 따라서, 새로 지어진 고급 오

피스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불황을 더 잘 견딜 수 있었음(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 2023)

∙ 오피스 건물 시장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보다 빨리 회복되었고 

견조하게 유지되었음

- 뉴욕시 평균 주택 임차료는 2022년 동안에 회복되고,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여, 높은 

주택 수요가 있음을 확인함(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 2023)

n 2023년 이후로 뉴욕주 및 뉴욕시 정부는 재산세 혜택,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등 일련의 정책들

을 실행하여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을 촉진하였음

∙ 2023년 8월,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Office Conversion Accelerator Program)과 전담 기관이 설립됨

∙ 2024년 4월, 최소 25%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포함하는 오피스 건

물의 주거용도 전환에 대한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이 제정됨

∙ 2024년 12월, 더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주거용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뉴욕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조닝 조례를 개정함

∙ 2025년 5월, 저렴주택이 포함된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 시,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뉴욕주 공동주택법 개정

∙ 2025년 8월,  용적률 제한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조닝을 활용한 첫 번째 개발 계획

(Midtown South Mixed-Use Plan)이 승인됨

n  뉴욕시는 2023년 8월,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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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피스 용도 전환 촉진 프로그램(Office Conversion Accelerator Program)을 시작했음

(New York City Office of the Mayor, 2023)

∙ 이 프로그램은 건물 소유주가 오피스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음

- 50호 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오피스 소유주들은 시 정부 내 

여러 부서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전담 담당자를 지정받아 법률적인 하자 없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음(New York City Office 

Conversion Accelerator, 2026)

-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www.nyc.gov/site/officeconversions/)의 간단한 양

식을 작성하면 손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조닝 규제 분석,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을 지원하고, 뉴욕시 

정부 안의 다양한 부서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의 도움으로 사업 진행의 걸림

돌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함(New York City Office Conversion 

Accelerator, 2026)

-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 주

택 보전 및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랜

드마크 보존 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통합 심의 위원회( 

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범 부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약 7개월 기간(2023년 8월과 2024년 2월) 동안 50여 개의 오피스 건물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4개 건물은 용도 전환을 절차를 시작했음

- 시 당국의 공식 통계 발표는 없으나, 2024년 1월, 46개 오피스 건물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2,1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인 4개 건물의 용도 전환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됨(Marino, 2024)

- 2024년 2월, 52개 오피스 건물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고 보도됨(Bauman, 2024)

n 2024년 4월 뉴욕주 의회는 최소 25%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 사업에 재산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Section 467-m)을 제정했음

∙ 상업건물 전환 세제 혜택을 통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from 

Commercial Conversion Tax Incentive Benefit) 프로그램은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하는 경우 재산세 공제를 해주기 위해 제정되었음(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2026b)

https://www.nyc.gov/site/officecon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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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모텔, 기숙사 등 일시적 주거용도(class B multiple dwelling) 용도 건물은 제외

∙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뉴욕주 부동산 세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50-A Real Property Tax, Article 4, Title 2)의 Section 467-m에서 규정하

고 있음

∙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전환 사업이 6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만 하며,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포함해야만 함

∙ 2022년 12월 31일 이후 2031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203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재산세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지리적 위치와 사업 시작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시작

하는 사업일수록 더 오랜 기간 재산세 공제가 주어짐

-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 중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를 공제받는데, 사업시작일과 완공 

3년 전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시작일로 정함

- 사업시작일이 2022년 12월 31일 혹은 그 이후이고, 2026년 6월 30일 혹은 그 이전인 

경우, 사업 완료 후 35년 동안 재산세 공제를 받게 됨

- 사업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이고, 2028년 6월 30일 혹은 그 이전인 경

우, 사업 완료 후 30년 동안 재산세 공제를 받게 됨

- 사업시작일이 2028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이고, 2031년 6월 30일 혹은 그 이전인 경

우, 사업 완료 후 25년 동안 재산세 공제를 받게 됨

- 특정 지역(Manhattan Prime Development Area)에서 사업을 할 경우, 매년 받는 

재산세 공제 비율이 40~90%이고, 그 외 지역은 10~65%임

- 보다 구체적인 재산세 공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사업 완료 후 년도
공제 비율

일반 지역 Manhattan Prime Development Area

1~30년 65% 90%

31년 50% 80%

32년 40% 70%

33년 30% 60%

34년 20% 50%

35년 10% 40%

자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2026b

표 1   뉴욕주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 공제 내용 (사업시작일 2022년 12월 31일~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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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년도
공제 비율

일반 지역 Manhattan Prime Development Area

1~25년 65% 90%

26년 50% 80%

27년 40% 70%

28년 30% 60%

29년 20% 50%

30년 10% 40%

자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2026b

표 2   뉴욕주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 공제 내용 (사업시작일 2026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

사업 완료 후 년도
공제 비율

일반 지역 Manhattan Prime Development Area

1~20년 65% 90%

21년 50% 80%

22년 40% 70%

23년 30% 60%

24년 20% 50%

25년 10% 40%

자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2026b

표 3   뉴욕주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 공제 내용 (사업시작일 2028년 7월 1일~2031년 6월 30일)

∙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전환 사업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최소 25%의 주택 호는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최소 5%는 지역 중

위소득(area median income) 40%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가 부담가능한 임대주

택으로 공급되어야 함

- 모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목표 가구소득을 가중 평균한 값은 지역 중위소득의 80%

를 초과할 수 없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목표 가구소득 유형은 3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비주거용 건물 전환 사업으로 공급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임대료 규제

를 받아야 하나, 일반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음

-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출입구와 공용공간을 공유해야 하고, 특

정 층이나 공간에 고립되어 위치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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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의 구성은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거나, 최소 50%의 

주택은 2개 이상 침실(중대형 평형)을 가져야 하고, 침실을 1개만 가진 주택(소형 평형)

은 2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재산세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비주거용 건물 전환 사업주는 임대주택 운영을 위해 고용

하는 서비스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함

- 30 호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 혹은 연방·주·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예외로 하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재산세 혜택은 취소될 수 있음

n 2024년 12월 뉴욕시는 주거 기회 확대 정책(City of Yes for Housing Opportunity)이라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닝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 중 하나로, 오피스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음

∙ City of Yes for Housing Opportunity 정책은 주거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닝 규제 

완화 정책으로, 모든 지역(동네)에 조금씩 더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뉴욕시의 주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표방하고 있으며,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하고 있음(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6)

∙ City of Yes for Housing Opportunity는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에 관한 뉴욕

시 조닝 조례(Article I, Chapter 5)를 개정하여 일부 건물에만 적용되던 규제 완화의 적

용 대상을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용도 전환의 사업 가능성·사업성을 개선함

- 뉴욕시 조닝 조례 Article I, Chapter 5(Residential Conversion within Existing 

Buildings)는 주거 용도로 전환되는 비주거용 건물이 일반 주택에 적용된 규제보다 완

화된 규제를 용적률, 밀도, 채광 및 환기 등에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정임

- 2024년 조닝 개정 이전에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의 일부 지역과 맨해튼 구도심 지역

에 한하여, 각각 1961년 12월 이전, 1977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만을 대상으로 완화

된 규정을 적용했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1996)

- 2024년 개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1990년 12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

물이 Article I, Chapter 5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는 용도 전환 대상 범위를 확장했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2024)

-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되면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물이더

라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할 수 있고(Section 15-11), 저층 건물의 세대에는 바닥면적의 

1/3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밀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복층을 설치할 수 있고(Section 

15-111), 건축법(Building Code), 공동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 등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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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채광·환기 기준 외 별도의 조닝 규제를 받지 않음(Section 15-112) 

∙ 기존 뉴욕시 조닝 조례 Article I, Chapter 5는 전환되는 건물의 용도를 주방과 화장실을 

포함하는 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 단일 거주실

(rooming unit), 복지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기숙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

거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2024)

∙ 또한, 기존 뉴욕시 조닝 조례 Article I, Chapter 5에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주거 용도 

전환이 가능한 상업지역들이 존재했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특별 허가 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음(New York City Planning Commission, 2024)

- 본래 이 규정은 몇몇 상업지역 안에 위치했던 특정 상업 및 경공업 산업을 보호하고자 

시행되었으나, 현재 보호 대상 산업들은 이미 거의 사라진 상태로, 현재 이 규정의 취지

가 무색하게 되었음

n 2024년 4월 뉴욕 주의회는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 비율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

했음

∙ 1961년 이래로 뉴욕주 공동주택법은 주택의 용적률을 1,200%로 제한해 왔음

- 1968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호텔과 같은 단기 거주 시설은 예외임

∙ 2024년 공동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의 예외 조항들을 신설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음(New York State Multiple Dwelling Law, Article 3, Title 1, Section 

26)

- 예외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해당 시의 통합 토지 이용 심사 절차 거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예외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해당 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지정하는 최소 비율 이상

으로 영구적인 부담가능한 주택(permanently affordable housing)을 포함해야 함

- 뉴욕주 도시개발 공사(New 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총 임대주택의 

25% 이상 공급하면, 통합 토지 이용 심사 절차 없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역사보존 지구, 예술가 주택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됨

∙ 이러한 용적률 제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경우, 일정 비율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하면, 최대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5 Times Square 건물로 38층 오피스 건물로 용적률은 3,335%로 주

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 300여 호실의 저렴주택을 포함한 1,250호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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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복합용도 건물로의 전환 사업이 진행 중임(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2025)

n 미드타운 남부 혼합용도 계획(Midtown South Mixed-Use Plan)은 용적률 제한 예외 규정

을 반영한 새로운 고밀도 주거지역 조닝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에 상당

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 2025년 8월 14일, 뉴욕시 의회는 미드타운 남부 혼합용도 계획(Midtown South 

Mixed-Use Plan)을 승인했음(New York City Council, 2025a)

∙ 이 계획은 조닝 수정(rezoning)을 통해서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에 2,800호의 부담가능

한 주택을 포함하는 최소 9,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패션 산업 보존, 공원, 대중교

통 시설 등의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충할 예정임(New York City Council, 2025b)

∙ 이 계획은 뉴욕주 정부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

여 신설된 뉴욕시 정부의 고밀도 주거지역(R11, R12) 조닝을 활용하여 조닝 수정을 한 

첫 번째 사례임(New York City Council, 2025b)

n 2024~2025년도에 시작된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도 전환 정책의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초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함 

∙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 용도로 전환된 바닥면적은 2023년 1,600만 제곱피트에서 2024

년 3,300만 제곱피트로 증가했고, 2025년 8월 기준 4,100만 제곱피트로 이미 2024년 

전환 바닥면적을 초과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평가가 존재(Burns, 2005)

2) 영국 런던시 사례

n 런던이 속한 잉글랜드에서는 2013년 5월 30일부터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사업이 통상적인 

지자체의 계획허가(full planning permiss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된 허용개발권

(prior approval under permitted development right)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

∙ 오피스의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은 비어있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under-used) 

오피스를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국가적인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

로운 계획 수단으로 도입되었음(U.K. Government, 2013)

- 해당 법령(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Amendment) (England) Order 2013)은 2013년 5월 9일 국회에 제출되고, 5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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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시행되었음

∙ 영국 정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당시 잉글랜드

의 주택공급 속도를 증가시켜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오피스의 주택 전환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했음(U.K.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3)

- 정책 목적은 주택공급 증가를 지원하고, 오피스 재생을 장려하고, 비어있는 부동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 전환 절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임

∙ 오피스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 이전에는 용도 전환은 일반적인 지자체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았으나 이 정책 시행으로 오피스의 주택 전환은 허용된 개발 권리

(permitted development right)를 가지는 사업으로 분류되었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Amendment) (England) 

Order 2013)

- 2013년 도입 시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되었으나, 2016년에 영구적

으로 시행되도록 개정되었음

- 허용된 개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허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간소화된 허가 절차(prior approval)를 거치게 되며, 통상적인 계획허가 절차에 비해 

매우 제한된 영역에 관해서만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통상적인 계획허가 절차에서는 토지이용, 디자인, 층고, 어메니티, 역사성, 일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등 지자체 도시계획에 포함된 모든 영역에 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용도 전환 사업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prior approval) 절차 필요 여부를 결정해 달

라고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는 교통 영향, 환경 오염, 침수 위험 등 제한된 이슈에 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량 행사가 제한적임

∙ 오피스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의 도입으로 인한 이득보다 경제 활동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지자체가 입증한 지역은 적용 예외(exemption) 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오피스 건물 감소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 활동 지역의 손실이 일어나거나, 지역

적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지역으로 자세한 지역은 아래 

표 4와 같음

- 대표적으로 런던의 중심상업지역(CAZ: Central Activities Zone)은 국가적으로 중요

한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오피스 공급이 줄어

들고,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래의 표에 지정된 적용 예외 지역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구역(safety hazard area), 

군용 폭발물 저장구역(military explosives storage area)에서는 간소화 정책이 적용

될 수 없고, 문화재 지정 건물 혹은 역사 유적에도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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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지역 해당 지자체

Central Activities Zone and Tech City, London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London Borough Council of Islington
London Borough Council of Hackney

London Borough Council of Tower Hamlets
London Borough Council of Southwark
London Borough Council of Lambeth

Westminster City Council
Royal Borough Council of Kensington and 

Chelsea
London Borough Council of Camden

The whole of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Royal Borough Council of Kensington and 
Chelsea

Areas in the Isle of Dogs London Borough Council of Tower Hamlets

3 areas known as the Royal Docks Enterprise 
Zone

London Borough Council of Newham

2 areas known as Milton Park Enterprise Zone Vale of the White Horse Borough Council

Harwell Oxford Enterprise Zone Vale of the White Horse Borough Council

2 areas known as Manchester City Centre Core Manchester City Council

13 areas within the Gunnels Wood 
Employment Area

Stevenage Borough Council

8 areas in and around De Beauvoir London Borough of Hackney

6 areas in and around Mare Street London Borough of Hackney

BT Building, London Road Sevenoaks District Council

An area in London Road Sevenoaks District Council

Crown Inn, Westerham Trading Centre Sevenoaks District Council

Ashford Commercial Quater Ashford Borough Council

Petersfield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Alton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An area in Whitehall and Bordon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Horndean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Liss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Bramshott and Liphook Ward and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Ropley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Bentley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Grayshott Ward and Parish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Four Marks and Medstead Ward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자료: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Amendment) (England) Order 2013

표 4   오피스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 예외 지역 및 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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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부의 사전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는 오피스의 주거 전환 정책이 금액화된 비용(monetised 

costs)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음(U.K.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3)

∙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주거개발과 유사하여 추

가적 기반시설 요구가 필요 없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오피스가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다면 

주거 용도 전환이 쾌적성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불분명

하다고 평가했음

∙ 지자체의 사업 허가 재량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미 

적용 예외(exemption)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

했음

∙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업체들이 줄어든 오피스 공급량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인

정했으나, 당시 오피스의 낮은 가격과 높은 공실률 등을 근거로, 그러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음

n 추후 법 개정으로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은 영구적인 정책이 되었고, 적용 예외 지역이 폐지되

고,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번갈아 이루어졌음 

∙ 2016년 법 개정으로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에서 영구적인 

정책으로 바뀌었고, 적용 예외 지역은 2019년까지 연장되었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Amendment) 

Order 2016)

- 2016년 법 개정으로 한시적 적용 조문을 삭제했고, 2013년 설정된 적용 예외 지역의 

적용 기간이 기존 2016년 5월 30일까지에서 2019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 또한 2016년 법 개정으로 사전 승인 절차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슈에 

상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영향이 추가되었고, 사전 승인 이후 3년 내 완공 규정이 

포함되었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Amendment) Order 2016)

- 1층에 있는 술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위층 주택에 사는 주민이 받는 피해, 

사전 승인을 받아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 등을 반영한 내용임

∙ 2020년에는 세 가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첫 번째 법령에서는 건물용도 코드를 개

정하여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같은 대분류(Class E)로 묶어서 추후 오피스와 상업용도 건

물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합하여 다루는 정책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했음(The Tow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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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lanning (Use Classes)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20)

∙ 2020년에 개정된 두 번째 법령에서는 오피스 전환 사업자가 계획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모든 거주 가능한 방(habitable room)에 충분한 

자연채광(adequate natural light)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 거부를 해야 

할 것을 명시했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Permitted Development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ngland) (Coronavirus) Regulations 2020)

∙ 2020년에 개정된 세 번째 법령에서는 국가 공간 기준(nationally described space 

standard)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음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Amendment) Regulation 2020)

- 법령의 구문은 내부 바닥면적이 37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국가 공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 공간 기준에서의 최소 면적이 37제

곱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가 공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하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기준은 일반적인 사업 승인 절차에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2020년 법령 개정으

로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의무화된 것인데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협소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조치임

∙ 2021년 법 개정으로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은 상업·오피스·서비스 용도의 주거용도 전

환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실 기간, 상업·오피스·서비스 용도로 사용된 기간, 면적 제

한 등의 제한조건이 추가되었음

- 해당 건물이 사전 승인 신청일 이전, 최소 연속 3개월 동안 공실이어야만 간소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 건물이 사전 승인 신청일 이전, 최소 연속 2년 동안 상업·오피스·서비스 용도로 사

용되었어야만 간소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 건물의 총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간소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전관리구역, 문화재 지정 건물 등 기존의 제약 조건에 더하여, 건물과 부속토지가 특

별과학관심 지역(SSSI: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일 경우에는 간소화 정책

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사전 승인 심사 대상 항목에 해당 건물이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 안에 위치하는

지 여부, 1층 부분의 용도 변화 여부, 공업·폐기물 관리·창고·물류 용도 지역에 위치할 

경우 미래의 거주민들에 대한 영향, 보육시설·보건소 등의 서비스가 사라지는지 여부 

등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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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법 개정으로 2021년에 추가되었던 공실 기간 및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추가

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Amendment) Order 2024)

- 2021년 도입되었던 총 연면적 1,500제곱미터 초과 건물에 대한 규제가 삭제되어, 규모

에 상관없이 간소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021년 도입되었던 최소 연속 3개월 동안 공실 기준이 삭제되어,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간소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n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주거 품질 저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기회의 손실, 지역 기반시설 확충 미비, 고용 창출 공간 

손실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비판받았음

∙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을 통해서 잉글랜드 전체에 공급된 주택은 10년 

동안 약 10만 호에 이르고, 연평균 약 1만 호에 이름(U.K. Government, 2025)

-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을 통해서 런던에 공급된 주택은 10년 동안 2만 

3천 호 이상이고, 연평균 2천 호 이상임(U.K. Government, 2025)

연도 잉글랜드 런던

2015-2016 12,824 3,645

2016-2017 17,751 6,296

2017-2018 11,559 2,993

2018-2019 12,075 2,777

2019-2020 10,598 2,126

2020-2021 8.116 867

2021-2022 8,381 2,360

2022-2023 7,963 1,523

2023-2024 6,695 645

2024-2025 5,154 599

합계 101,116 23,831

자료: Table 120: components of housing supply; net additional dwelling, England. Table 123: housing supply; 
net additional dwellings, component flows of, by local authority district, England. Live tables on housing 
supply: net additional dwellings. U.K. Government. 2025.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
sets/live-tables-on-net-supply-of-housing?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년 5월 22일)

표 5   오피스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로 잉글랜드 전체와 런던에 공급된 연도별 주택 공급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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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간소화 절차 정책 없었을 경우 예상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해서 정책 효과

를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지나치게 협소한 주택, 작은 평형만으로 구성된 공급 계획, 채광 부족, 부적절한 위치, 외

부 어메니티 공간(amenity space) 부족 등 주택 품질 문제가 오피스의 주택 전환 간소화 

정책의 문제로 종종 비판받아 왔음

- 한 사례 비교연구는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약 30%만이 국가 공간 기준의 최소 

면적을 충족했지만, 통상적인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의 약 94%가 최소 면적 기준

을 충족했음을 보고했음(Clifford et al., 2018)

- 또 다른 사례 비교연구는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22.1%만이 국가 공간 기준의 

최소 면적을 충족했으나, 통상적인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의 73.4%가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했음(Clifford et al., 2020)

- 통상적인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이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경미한 

경우가 많았으나,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이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면적 차이가 상당히 크게(예를 들어, 50%) 발생했음(Clifford et al., 2020)

-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77%는 원룸형 주택으로, 통상적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

된 주택의 원룸형 주택 비율(37%)보다 훨씬 높았음(Clifford et al., 2018)

-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72.0%는 단면 채광(single aspect), 27.3%는 양면 혹

은 삼면 채광(dual or triple aspect) 구조였으나, 통상적인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의 29.5%만 단면 채광 구조이며, 67.1%는 양면 혹은 삼면 채광 구조였음(Clifford 

et al., 2020)

-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7.9%는 중심상업·업무·산업 지역에 둘러싸여 위치한 

반면, 통상적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의 1.0%만이 중심상업·업무·산업 지역에 둘

러싸여 위치했음(Clifford et al., 2020)

- 간소화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3.5%만이 사적인 어메니티 공간(발코니 등)을 제공했

으나, 통상적인 계획 승인 절차로 공급된 주택의 23.1%가 사적인 어메니티 공간을 제공

했음(Clifford et al., 2020)

∙ 통상적인 도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지자체가 사업주와 부담가

능한 주택 의무 공급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담금 등을 협상하여 정하는 데 반해, 간소

화 정책은 법이 규정한 제한된 이슈에 대해서만 협상하므로, 부담가능한 주텍 공급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 기회를 상실하게 됨

- 간소화 정책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은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의무와 기반시설 충

당금 지급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음(Clifford et al., 2020)

- 한 연구는 5개 사례 지역에서, 약 5년 동안, 1,667호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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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약 백만 파운드의 부담금을 징수할 기회를 간소화 정책으로 잃었다고 주장했음

(Clifford et al., 2018)

∙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으로 전환 사업이 가속화되고, 오피스 공급량이 감소

하면, 고용 및 수입을 창출하는 공간이 감소하여, 도시 특히 도심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으로 지자체가 고용 창출 공간의 보전 필요성을 평

가하여 심사할 권한이 제한되고, 런던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의 가치가 오피스 및 상업 

건물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오피스 공간의 손실의 발생이 가속화될 우려가 큼

(Clifford et al., 2018, 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이 개발이익을 가져오므로, 일부 사례에서는 공실 혹은 저이용 

오피스가 아닌 오피스도 주택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임차 기업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음(Clifford et al., 2018)

- 주거 용도로 전환되는 오피스 중, 등급이 낮은 저렴한 오피스의 전환이 더 자주 일어나므

로,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큰 경제 생태계의 부분이므로, 결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City of London, 2021)

- 또한 영국에서의 주택 임차 계약은 상당히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춰 오피스 및 상업 대규모 재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도래해도 쉽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City of London, 2021)

n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의 예외 지역이 폐지된 후, 일부 지자체들은 “제4조 

지침(Article 4 Direction)”에 따른 자체 예외 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음

∙ 법령에 명시된, 절차 간소화 정책의 예외 지역은 2019년 5월 3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제4조 지침”에 규정된 별도의 절차를 통하면, 지자체가 간소화 정책의 적용

을 받지 않는 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

- 2013년 오피스 주택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 도입 시에 설정되었던 적용 예외 지역은 

2016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9년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이후 추가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5월 31일부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음

- 적용 예외 지역의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간소화 정책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제4조 지침”에서 (Article 4 Direction of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Order)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오피스 주택 전환 사업이 

통상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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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지침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도시계획 관련 부처의 장관 혹은 지자체 도시계

획부서가 절차 간소화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정할 수 있게 했음

-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는 제4조 지침이 절제된, 

특정 대상에 한정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용납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

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탄탄한 증거에 근거에 기반해서, 가능한 작은 지리적 범위 안에서

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4)

- 지자체가 먼저 제4조 지침 문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이해관련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도시계획 부처의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장관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지침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England) Order 2015)

n 런던은 국제적, 국가적인 업무중심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역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의 예외 지역을 

다수 지정하고 있음

∙ 런던의 지자체(borough)들은 적용 제외 구역이 폐지된 후로, 적극적으로 제4조 지침을 

따라 자체 적용 제외 구역을 지정했음

∙ 광역런던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

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한 국가적·지역적 과제임을 강조함(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 고용 보전 및 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서 균형 잡힌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주택 공급은 런던 도시계획(London Plan 2021)을 

따라 진행되므로, 간소화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로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광역런던정부는 경제와 고용 회복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환 간소화 절차 

적용 제외 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들을 제안하고 근거를 제시함(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 중심활동지역(Central Activities Zone)과 금융업무지구(Northern Isle of Dogs)는 

영국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의 11%, 런던 총부가가치의 약 절반을 담당하

고, 영국 총고용의 13%, 런던 총고용의 39%를 담당하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상업지역

이므로 차별화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며, 간소화 절차를 사용한 무분별한 전환 사업이 

지역의 경제, 문화,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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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런던의 중심활동지역(Central Activities Zone)과 금융업무지구(Northern Isle of Dogs)

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Strategic evidence to support London borough Article 4 Directions 

(commercial to residential).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strategic_evidence_to_support_commercial_to_residential_

article_4s_in_london_july_2021_final_report.pdf (검색일 2026년 5월 27일)

- Tech City, Royal borough of Kensington & Chelsea, 런던 도시계획 상 지역 업무

중심지, 도시형 업무지구(urban business parks)는 런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피

스 밀집 지역으로, 2019년 기준 10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이들 지역의 

성장은 국가와 런던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런던 안에 산재하는 지역중심지(town centers)와 중심상업가(high streets)

는 런던의 문화, 지역사회, 경제의 중심지로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게 

필수적인 고용 창출 공간을 제공하므로 런던의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현재 제4조 지침을 통하여 예외 적용 지역을 지정한 런던 지자체는 City of London, 

Westminster, Kensington & Chelsea, Camden, Islington, Hackney, Tower 

Hamlets, Southwark, Lambeth, Wandsworth, Richmond, Brent, Hillingdon, 

Bromley, Waltham Forest, Kingston, Hounslow, Lewisham 등임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strategic_evidence_to_support_commercial_to_residential_article_4s_in_london_july_2021_final_report.pdf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strategic_evidence_to_support_commercial_to_residential_article_4s_in_london_july_2021_final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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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n 정부는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을 2020년 초반

부터 실행해 왔고, 최근에도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임

∙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음

-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

급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의

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인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를 부과했음

- 이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소음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의 일부 적용 면제, 

자동차 미소유 임차인 조건 충족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의 유연한 적용 등의 규제 완화가 

추가되었음

∙ 정부는 이미 주거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구제하

기 위해 이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 복도 폭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제가 한시적으로 미적용 혹은 완화되었음

∙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공실 상가,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도 

전환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추진 중임

n 1990년대 뉴욕시의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은 크게 재산세 혜택과 조닝 규제 완화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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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도심 주택 공급과 오피스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뉴욕시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은 크게 1990년대와 2020년대의 정책

으로 나눌 수 있음

∙ 1990년대 전환 촉진 정책은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 시기의 오피스 시장 침체 문제 해결

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구도심(Lower Manhattan) 오래되고 낡은 오피스의 공실률이 

특히 높았음

∙ 24시간 사람이 사는 도심이라는 뉴욕 도시계획 목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도심에서는 

주택 공급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부는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과 일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피스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했음

∙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은 구도심 지역 안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때 

재산세 공제(exemption)와 재산세 감면(abatement)을 동시에 제공함

-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했음

- 뉴욕 구도심의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 범위를 분명하게 한정함

- 재산세 공제 혜택은 전환 사업으로 증가한 건물가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재산세 산정 

시 공제하는 것으로 전환 후, 12년 동안 혜택을 받게 되나, 공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도록 설계됨

- 세금 공제에 더하여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데, 전환 완료 연도 기준 재산세액의 일

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전환 후, 14년 동안 혜택을 받게 되며, 역시 공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도록 설계됨 

- 재산세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만 임대료 규제를 받도록 설계됨

∙ 뉴욕주 법령에 따라, 주거용 건물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음

-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전 지역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 특정 연도 

이후에 건설된 건물에만 해당하도록 하여 뉴욕 구도심(Lower Manhattan)에 공실 문

제를 겪고 있는 낡은 오피스 건물들을 겨냥하여 설계된 것임

∙ 또한 뉴욕시 조닝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 호실 규모, 주차면 설치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

여 용도 전환 사업자가 시장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1990년대의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12,856호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오피스 시장

이 안정되었으며, 뉴욕 구도심 주택 공급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호

당 약 92,000달러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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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도 존재함

n 2020년대 뉴욕시의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은 행정 지원, 재산세 혜택, 조닝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주거시설로 전환된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대 전환 촉진 정책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재택근무 확산 등

으로 오피스 시장이 침체하였던 시기에 도입되었음

- 오피스 근무자들의 대량 해고,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 및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매매 가격은 하락했음

- 특히 오래된 낡은 오피스 건물들은 임차인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음

- 반면, 도심 주택 수요는 빨리 회복되었고, 견조하게 유지되었음

∙ 2023년 이후로 뉴욕주 및 뉴욕시는 행정 지원, 재산세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오피스 건물

의 주거용도 전환 촉진 정책을 실행했음

∙ 먼저, 오피스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Office 

Conversion Accelerator Program)과 전담기관을 설립했음

- 이 프로그램은 조닝 규제 분석, 각종 인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전환 사업자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

받아 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을 재도입하여, 주택 공급량의 25% 이상 부담가능한 주택을 포함하

는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 사업의 경우에는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6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포함하는 사업만을 대

상으로 함

- 2031년 6월 30일 이전에 시작하여 2039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한시적 정책임

- 1990년대 정책에 비해 지리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정 지역(Manhattan Prime 

Development Area)의 사업은 재산세 공제 비율이 훨씬 높도록 설계됨

- 또한, 일찍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재산세 공제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받도록 설계됨(25

년~30년)

- 1990년대 정책에 비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강화되어, 최소 25%의 주택

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어야 함

∙ 오피스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 촉진을 위한 조닝 조례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음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닝 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로 시행되었음

- 완화된 조닝 규제를 받는 방법이 기존에도 존재해 왔으나,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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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들이 완환된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일반적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 단일 거주실, 복지 지원 주

택,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전환 사업이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를 폐지했음

∙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 비율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

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음

- 건축 연도에 상관없이 뉴욕시 통합 토지 이용 심사 절차를 거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

게 되었으나, 뉴욕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지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함

∙ 아직 정책 실적을 평가하기엔 이르나 주거용도 전환 바닥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는 평가가 존재함

n 런던이 속해 있는 잉글랜드에서 2013년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사업이 일반적인 지자체의 

계획허가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된 허용개발권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

∙ 공실 상태이거나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오피스를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국가적

인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 수단으로 도입되었음

∙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사업은 원래 통상적인 지자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 정책 시행으로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사업은 이미 허용된 종류의 개발 사업

으로 인정받아,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통해 제한된 범위의 이슈에 대해서만 심사받게 됨

∙ 이러한 정책 도입으로 인한 이득보다 오피스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지자체가 입증한 지역은 법령에서 적용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런던시의 많은 중심업무지역은 적용 예외 지역으로 지정받았음

∙ 이 정책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추후 법령 개정으로 영구적인 정책이 되었음

n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주거 

품질 저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기회의 손실, 지역 기반시설 확충 미비, 고용 창출 공간 손실 

등의 이유로 비판받아 왔음

∙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일정 수준 달성

- 약 10년 동안, 잉글랜드 전체에는 약 10만 호, 런던에는 약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

∙ 지나치게 협소한 주택, 작은 평형만으로 구성된 공급 계획, 채광 부족, 부적절한 위치, 외

부 어메니티 공간 부족 등 전환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의 품질 문제가 비판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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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면 확보될 수 있었던 의무적인 부담가능한 주택

량, 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담금 등을 간소화된 절차에서는 요구할 수 없어 지역 

인프라 확충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비판받아 왔음

∙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사업이 가속화되고, 오피스 재고량이 감소하면, 고용 및 수입을 

창출하는 공간이 감소하여, 도시 특히 도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비판이 제기됨

n 오피스의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은 영구화되었으나, 정책 예외 지역은 폐지되었고, 

이후 일부 지자체, 특히 런던의 지자체들은 “제4조 지침”에 따라서 자체 예외 지역을 지정하여 

간소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 런던은 국제적, 국가적인 업무중심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역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오피스의 주거 용도 전환 간소화 정책의 

적용 예외 지역을 다수 지정하고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n 뉴욕과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에서는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실적이 증가하는 가시

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정책이 없었을 경우와 실적을 비교한 엄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엄밀한 계량 기법에 의한 정책 효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거 전환 사업 촉진 

정책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

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나, 잉글랜드(런던)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임 

n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규제 완화의 내용은 용적률, 주차장, 주택 규모 등 우리나라 정책이 사용

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적 상황과 규제 상황에 맞추어 시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용적률, 주택 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중에서 어떤 것이 사업 가능성 및 사업성 향상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되

고, 지자체는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뉴욕 사례에서는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허용 용적률 차이가 중요한 문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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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런던의 사례에서는 오피스 건물이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협소한 주택 위주의 공급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사업 가능성 혹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요소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뉴욕시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여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가 정합성을 가지고 마련되어야 할 것임

n 정책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분명한 대상 지역과 건물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추어 정책

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임

∙ 1990년대 뉴욕시 정책 사례를 보면, 공실 오피스가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지역

(Lower Manhattan)의 낡은 오피스 건물들을 특정하여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2020년대에는 점차 대상 지역과 

건물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했음

∙ 구체적인 정책 적용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공실, 임대료 등의 현황 조

사와 전환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뉴욕시도 이러한 현황 조사 및 분석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정책을 시행했고, 오피스 건물

의 허용 용적률이 주택의 허용 용적률보다 커서, 전환 시 조닝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

는 문제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또한, 주거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그러한 대상 

건물들이 공실 및 저이용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

음

-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피스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높았기 때문

에 전환 사업자들은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 건물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했었음

- 공실 및 저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이 오피스인지, 일반 상업용인지, 지식산업센

터인지를 지역별로 파악하여 지역별 대상 건물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영국(잉글랜드)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용했

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판에 직면했고, 런던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책 적용의 

거부권(예외 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n 광범위한, 급격한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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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잉글랜드)의 전국적인 규제 완화 정책은 전환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낮은 품질, 

부담가능한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 기회 손실, 고용 창출 공간 손실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비판받았음

∙ 추후 법령 개정으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의 한계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등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여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주택 공급을 비롯한 도시계획은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고,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할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잉글랜드)의 경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먼저 시행하고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한 반면, 뉴욕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시행하

는 방식으로 접근했음

∙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설계자, 사업자, 지

자체 담당자, 주민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할 것임

n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뉴욕시는 1990년대와 2020년대에 한시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1990년대 정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을 가지는지 불확실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지원 정책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도심 내 주택 공급은 당시 24시간 사람이 사는 도심이라는 도시계획 정책 목표와도 부합

했음

∙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는 뉴욕시의 재산세 공제 및 감면처럼 지자체의 지원(재산세 

징수 포기)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 예산 혹은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 

- 이러한 정책의 현실적인 대상은 서울시 혹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자체 지

원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추후, 도심 내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재정 지원을 통해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임

- 뉴욕시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재정 지원은 전환 사업의 촉진 자체에 보다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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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져 있었으나, 주택 전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2020년대의 재정 지원에서

는 부담가능한 주택의 의무 공급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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